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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ccording to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Gains Act of 2006, reconstructed apartments in the three Gangnam districts are believed to be a source of the instability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or better social equity, the act aims to retrieve the excess of the price increase accruing to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from the reconstruction of the apartment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quantitatively present the excessive price increase for the apartments relative to non-reconstructed apartments. Specifically, it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o compare the price increase between the reconstructed and non-reconstructed apartments using 10-year data of the market housing values for all 420 apartments in the three districts in which repeated sales pairs are present. The model finds that the excessive increase is insignificant in the districts of Gangnam and Songpa, whereas in Seocho, it is around 10%. Then, as the findings are incon⧵-sistent across the districts, this study conducts a further analysis with regard to the basic assumption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such that between the compared subjects,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e reconstruction should be simi⧵-lar. For the analysis, it excludes 11 legal dongs, including Yangjae and Woomyeon, in which reconstructed apartments are not located; instead, the sample consists of the other 20 dongs that have both reconstructed and non-reconstructed apart⧵-ments. The analysis presents no differing results for Songpa and Gangnam while for Seocho, the excessive increase turns out to be unidentifiable. The finding of no excessive increase for apartments in all the three Gangnam districts implies that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levy possibly distorts social equity. Thus, this study recommends a way of improving the restitution system to mitigate the inequity of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levy, which is imposed only o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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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부동산1)에 결부된 권리는 일반재화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재화가 지닌 내구재적 특성으로 수요자는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공급자 역시 허가와 개발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는 신축적인 시장참여와 잦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은 보통의 재화에 비하여 보유기간이 길다.2)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토지 및 건축물을 보유 또는 개발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 역시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기 전에 부과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원본과 분리되기 이전에 조세를 부과하므로 어떻게 개발이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조세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김웅희, 2013; 이춘원, 2018).

        또한, 특정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그 사업지와 사업지 소유자에게 한정되는지, 주변 토지와 주변 토지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영향권을 설정하는 규정 내지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최수 외, 2009).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수혜지·수혜자를 비수혜지·비수혜자와 구분하여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은 차별적 가격상승분만을 개발이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금,3)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구역 밖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반면, 사업지구 내에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칭적인 환수방식은 사업구역 내·외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을 함축한다(황해봉, 2009; 이춘원, 2018).

        예컨대,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4)(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고,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보상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자의 보상금에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공익사업의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발후 시가와 보상액의 차액만큼 실질적으로 세율 100%로 이른바 개발이익귀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된다(류하백, 2008). 반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소유자들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소유한다(안균오·변창흠, 2010).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모든 국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조세평등주의를 근거로 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고찰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평등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장 내에서는 조합(내지는 조합원)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 당시부터 준공인가일 당시까지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장 밖에 위치한 주변 지역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

        2006년 3·30정책에서 도입되어 5차례만 부과된 전례가 있을 뿐 대부분 기간 동안 적용유예를 거듭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재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위와 같은 규범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도입 당시는 물론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불평등 문제와 사업구역 밖의 환수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규범적 문제점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을 고려한다면, 사업구역 내에서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범적 내용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과 조세부담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비재건축아파트 가격보다 초과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측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2003; 홍정선, 2018; 홍준형, 2018).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차별적 가격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흥린, 1993; 나달숙, 2006; 박정훈, 2006; 김호철·최창규, 2008; 김형태·김정욱, 2012; 이형찬 외,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중대한 과제7)인 개발이익의 합리적 환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범위를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42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외부의 가격형성요인을 통제한 채, 재건축아파트와 재건축을 하지 않는 아파트(이하 비재건축아파트) 사이의 가격상승분 격차를 분석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초과적 가격상승분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논의한 내용과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정의 주된 배경으로서, 주간 매매가격이 1.7~2.7%씩 상승하던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던 점을 고려하여, 핀셋대책의 대상지역이었던 강남3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서울 재건축구역 면적 중 송파구(19,9%), 강남구(19%), 서초구(19.1%)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용산구(4.8%)가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강남3구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재건축부담금 과표 산정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설정한다.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을 수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8)을 고려하여, 재건축을 집행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고유하게 달성한 정책의 효과(고유의 가격상승분)를 정책 영향평가기법인(Impact evaluation)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식별하고자 한다.

        만약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이 비슷하다면 재건축 조합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고, 본연의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세대규모가 가장 컸던 재건축사업이었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강남구 대치청실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차아파트의 사업절차를 기준하여, 주변 420개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야기한 가격상승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고찰
        
          1)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범위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개발사업의 완료까지의 가치변동분을 변동 원인에 따라 자연적 상승, 자본지출적 상승, 공공투자적 상승, 계획변경적 상승, 사회·경제적 상승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 상승분을 의미하는 자연지가상승분(A)과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에 따른 상승분(B)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제도 아래에서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므로 이를 환수하여야 할 대상으로 볼 별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투자 및 공공사업 등 유형적 개발에 따른 상승분(C)과 도시계획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허가와 같은 무형적 개발에 따른 상승분(D)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상승분(E)은 토지소유자 노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상승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류해웅·성소미, 1999).

          
            Table 1. 
				
            

            
              Value-increasing factor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개발이익 및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정의한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C)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D),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E)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A+B)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한다.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을 “「도시정비법」의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A+B)을 초과하여 조합(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이익9)”으로 정의하여, 두 법은 개발이익을 광의의 개념으로(C+D+E) 정의한다.

          하지만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서 「개발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한다.”고 규정한다.

          즉, 두 법은 대상개발사업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환수범위는 유형적 개발사업을 전제하고 있는 최협의 개발이익(C)에 국한되며(안균오·변창흠,2010),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이 수반되는 경우 협의의 개발이익(C+D)에 국한된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사업구역 내부의 소유자에게 한하여 부과되고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부와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상승분(E)은 양쪽 모두에서 환수하거나 모두에서 환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황해봉, 2009: 김용창, 2010).

        

        
          2) 재건축 초과이익의 합리적 환수범위
          재건축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비재건축아파트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현행제도, 재건축으로 인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이익을 조합으로부터 환수하고자 한 3·30대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비재건축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재건축으로 인한 고유의 가격상승분만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지역시장(substitution market area)별로 주택가격상승분을 분류하여 가격상승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상승은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①국제적·전국적 범위에 이르는 일반적 상승분 ②자치구 범위의 지역적 상승분, ③지리적 가까움에 따른 국지적 상승분, ④재건축사업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고유의 상승분, ⑤단지 내부에서 특정 세대의 층, 향, 위치, 공용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개별적 상승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세대의 가격결정요인이 아니라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분 격차를 다루므로 ⑤개별적 상승분 논의는 제외하였다.

          ①일반적 상승분은, 세계경제위기 내지는 미국 연방기준금리의 변화 등 국제적인 사건에 따른 전국적인 상승분을 의미한다(표 2). ②지역적 상승분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나 투기구역의 지정 등 자치구나 법정동 단위로 가해지는 공법상 제한에 따른 상승분을, ③국지적 상승분은, 자치구·법정동 단위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사업구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대의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을 의미한다(조주현, 20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원, 2014).

          
            Table 2. 
				
            

            
              Decomposition of price change factors
            
            

          

          
          

          만약 재건축아파트의 가격변화를 A+B+C+D로 분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변화를 A+B+C로 분해한다면, 둘 간의 이질적 변화분은 (D)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는 이질적 상승분(D)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재건축사업이 단순한 재산증식목적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인 2005년에 주택가격 불안의 진앙지를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로 본 참여정부의 판단하에 도입되었다. 당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는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06년 3·30 정책10)을 통해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예고하였고, 2006년 5월 2일 국회 의결을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5월 24일 제정되어 9월 25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실현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앞선 「토지초과이득세법11)」, 「개발이익환수법」처럼 강력한 조세저항과 세계 경제위기와 직면하자 2017년까지 한시적 유예를 거듭 반복한 뒤, 2018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부터 다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재건축부담금이란, <표 3>처럼 주택가격상승분에 기초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12)을 의미한다. 부담금 산정식에서 종료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을 의미하며, 개시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일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시~종료시점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준공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본다.13) 한편, 종료시점 주택가액 감정원이 산정한 가액으로 시가를 의미하며,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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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율은 <표 4>와 같이 최대 50%에 이르며 조합원별 납부액과 분담기준 및 비율은 「도시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결정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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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검토
        
          1) 개발(재건축)이익 환수 규범
          황해봉(2009)은 개발의 형태가 재개발사업인지, 재건축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환수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로 보상받는 사업구역 내부의 피수용자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온전히 누리는 주변 토지소유자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주변 토지소유자에게도 환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업구역 외부에서는 일반적, 지역적, 국지적인 가격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구역 내부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고유의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견해로써,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완전하게 환수한다는 목표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호준 외(2013)는 개발이익환수제도 내용의 합리성과 운영의 적정성문제를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법학자, 도시계획학자, 경제학자는 사업시행자의 노력과는 무관한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억제, 지가안정,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동의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환경, 규제변경, 경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별로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현행제도는 단순히 개시와 종료시점 사이의 가격차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서순탁·최명식(2010)은 상대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선진사례로 이해되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를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제도와 비교하였다. 싱가포르는 개발 후 토지가치를 산정할 때 토지의 용도를 미리 10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별로 부과율을 1년에 두 번씩 사전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사업 착수 전 단계에서부터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을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준공 이후에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개발 후 토지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준형(2018)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사업이 주택가격 불안을 유발하고 사회적 형평을 악화시키는 것을 전제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상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입법 목적인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은 달성 가능한지, 가격불안과 사회적형평의 악화가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진수(2018)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치쌍용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건축이익을 환수하는 규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같은 규모의 종전자산을 소유하고 분양예정아파트의 규모가 같더라도 취득시점이 다르다면 취득가격이 달라 조합원별 개발이익은 제각각일 것이나, 지금의 산정방식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발생될 수 있는 과세 비(非)형평 문제이다. 둘째, 개시시점 가격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나, 종료시점가격은 감정원의 조사·산정가액으로 시가와 대등하므로 계측의 불공정성이 발생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2) 재건축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배기욱 외(2014)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송파, 강남, 서초, 동작구 아파트 경매낙찰사례 3,452건을 대상으로 구조, 환경, 재건축요인이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계량모형(S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은 4.62%, 조합인가는 18.69%의 가격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비구역지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가격상승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엽(2015)은 2004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강남3구 재건축구역 지정 여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연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주택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양(+)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2008년 경제위기에 따른 주택가격 침체,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서울시 재건축 연한 규정의 엄격함, 금전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냉각을 들었다.

          김천일(2018)은 일반 재화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재화의 가격이 반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적률 변화에 따른 경과연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용적률이 150%일 때 12.18년, 200%일 때 13.81년, 250%일 때 17.72년이 변곡점이었으며,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높을수록 반등 시점이 빨라졌다. 즉, 재건축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개발가능성으로 인한 이익이 현재 시세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주형·강명구(2019)는 서울시 12개 자치구 내에 소재하는 87개의 재건축 완료 단지의 가격상승률과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KB시세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역의 개수, 건폐율 순으로 가격상승률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고, 과거시세가 높을수록 가격상승률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입지조건을 통제하였을 때, 강남4구의 가격상승률이 통념과는 다르게 여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발이익 환수 규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업구역 안과 밖에서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또한, 환수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 위법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김수갑·여경수, 2006; 이춘원, 2017)

          재건축이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주로 단순 OLS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재건축아파트만의 정책(재건축) 전후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거나, 정책 이후(준공 후)만의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여 선택편의 발생 가능성과 과대추정(over estimate)가능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심접근성,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재건축 여부 이외의 변수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음에도 자치구내에 소재하는 모든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시행 여부가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 역시 귀일되지 않았다.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사이에 관측 불가능한 요소가 야기하는 주택가격변화를 차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식별함으로써 선택편의문제를 차단하였다. 둘째,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하는 법정동에 속한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만을 표본으로 삼아 두 집단의 가격상승 격차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이중차이분석의 기본전제를 고려하여, 재건축 처치(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인가에 따른 재건축 진행)여부 외의 관측가능한 특성을 서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셋째, 규범으로부터 도출한 문제점에 대하여 경제변수를 실증분석한 뒤 다시 규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범과 실증분석을 접목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개념정의
        본 연구는 재건축으로 인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한다는 2006년 3·30대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재건축이익환수법상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와 그 외의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변화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15)를 구분하였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담금 산정 기간과 동일하게 “분석기간 동안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재건축을 진행하였던”아파트로 정의하였다. 즉, 분석기간 동안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처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집단을 의미하며, 비재건축아파트는 단 하루도 재건축이라는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인 신축·노후아파트를 의미한다(그림 1). 따라서, 재건축아파트는 제도가 유예 없이 시행되었더라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을 기초로 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정되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비재건축아파트는 이러한 재건축아파트 주변 아파트로써,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이 자치구 평균가격상승분에 비해 높은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정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의무가 주어질 수 없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Figure 1. 
				
          

          
            Definition of rebuilding apartment
          
          

          

        

      

      
        2. 분석대상
        연구의 권리적 분석대상은 아파트 소유권으로 한정하였다. 재건축은 전후 불량정착촌을 정비하기 위한 재개발과는 달리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해되는 점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제외하였다(김종보, 2018). 또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비하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정형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고진수·이창무, 2017) 제외하였다.

        지역적 분석대상은 강남3구로서, 강남3구에서 주택법상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인 세대수 50호에 이르지 못하는 단지, 단지 전체가 임대아파트인 단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는 가치형성요인 및 가격수준이 이질적이므로 이중차이분석의 기본전제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박인권·이민주, 2014). 그리고 위례신도시와 세곡, 자곡, 신원, 우면 주변의 보금자리주택은 분석기간 동안 새로 입주한 주거지역으로써 가격변화의 단절점이 형성되므로 제외하였고(고진수·이창무, 2017), 420개 아파트단지 35,544건16)의 실거래 사례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가격상승분을 측정하였다(표 5).

        
          Table 5. 
				
          

          
            Apartment representing Gangnam district 3
          
          

        

        
        

      

      
        3. 분석절차
        분석절차는 다음의 내용처럼 5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분석기간 통제를 위한 자치구별 대표 재건축사업 선정, 둘째, 선정된 대표 재건축사업절차를 기준한 분석기간 선정, 셋째,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을 비교하기 위한 이중차분모형 선정, 넷째, 강남3구 모든 법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단지 420개를 대상으로 한 이중차이분석, 다섯째,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하는 법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만을 대상으로 한 이중차이분석의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재건축부담금이 자치구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분석단위는 자치구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절차로, 2006년 이후에 재건축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단지 중, 대지면적, 세대규모가 가장 큰 사업을 선정하였다(표 5). 대표아파트로 선정된 송파구 가락시영, 강남구 대치청실, 서초구 신반포1차아파트는 「(구)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대신 조합설립인가일을 개시시점으로 간주하지만,17) 해당일로부터 준공인가일 사이의 간격이 10년 이상이므로 부과개시일은 준공인가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다.

        분석의 두 번째 절차로, 각 자치구의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분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우선, 대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재건축부담금 산정기간인 부담금 부과개시일부터 부과종료일까지를 자치구별 첫 번째 분석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조합원의 개별·구체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처분18)(處分)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착공일부터 부담금 부과종료일까지 <표 6>처럼 분석기간을 구분하였다. 이때, T0에 해당하는 기간은 행정처분일 전 6개월 동안 관측된 거래를, T1에 해당하는 기간은 부과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관측된 거래를 의미한다.

        
          Table 6. 
				
          

          
            Analysis terms
          
          

        

        
        

        분석의 세 번째 절차로, 분석모형은 이중차분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일반적인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표 7>를 기준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아파트만의 정책 전후의 지표차이를 분석하거나(d-b), 정책 이후(준공 후)만의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지표차이를 분석하여(d-c) 선택편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ujarati, 2009; 이병락, 2012; Angrist and Pischke, 2014; 정수용, 2015; 황관석,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비재건축아파트 가격변화분(c-a)와 재건축아파트 가격변화분(d-b)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양자의 격차((d-b)-(c-a))를 분석하였다.

        
          Table 7. 
				
          

          
            Interaction variables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식 1>, <표 8>). 종속변수 Y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단위면적당 실거래가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재건축아파트(di=1)와 비재건축아파트(di=0)를 구분하는 변수와 대표아파트 준공인가시점(Ti=1) 추진위 설립 전, 사업시행계획 전, 관리처분계획 전, 착공 전(Ti=0)을 구분하는 변수,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항(di×Ti)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통제변수 Xip는 고진수·이창무(2017)와 정유선 외(2018), 정우성 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거래시점변수와 거래지역변수를 추가하였고 김주진·최막중(2009), 김진언(2017), 박인권·이민주(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가치형성요인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호작용항 이외의 변수들을 가급적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편의를 최소화하여 재건축이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7). 분석을 통해 식별하고자 하는 바는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적 가격상승분(D)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표 2). 따라서, 귀무가설은 “이중차분모형 상호작용항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재건축-비재건축아파트 사이의 가격상승분 격차는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Table 8. 
				
          

          
            Variables in regression
          
          

        

        
        

        Formula 1. Regression model


        선형추세모형(Linear-Linear)을 구성할 경우 X(독립변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Y(아파트가격)의 값이 일정량만큼 변화한다는 통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반로그모형(Log-Linear)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의 절대적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상대적 변화(퍼센트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β, γ, δ의 의미는 <표 7>과 같다.

        분석의 네 번째, 다섯번째 절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이중차이분석을 진행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자치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송파·강남·서초구별로 각 자치구 내 모든 법정동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이중차이분석의 기본전제이자,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관찰가능한 특성이 대등한 집단사이의 평균차이를 분석하는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기법의 기본개념인 처치(재건축)여부 외의 관측가능한 특성을 서로 유사하게 구성하여 선택편의와 과대추정문제를 차단하고자 재건축아파트가 소재하는 법정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